
www.2016change.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회 담당

발 신 2016총선넷 (김남희 정책팀장02-725-7105,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019-279-4251)

제 목 [긴급성명] 테러방지법 강행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낙선운동을 경고한다!

날 짜 2016. 02. 28. (총 2쪽)

긴 급 성 명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강행주도의원들에게강력한심판을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

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

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

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

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

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

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

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

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

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

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

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

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

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

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

키고 있고, 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유권자들의 축제

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

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

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

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

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